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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raise the publicness of public health care.

          

          
            Methods: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laws was used in this study; write carry out interpretation targeting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REGIONAL PUBLIC HEALTH ACT」, 「MEDICAL SERVICE AC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OCAL MEDICAL CENTERS」 etc. And write try to divide the affairs of public health care medical services into national, institutional, autonomous, joint and common affairs, and attempt to analyze the authority of affair handling. That are based on the Supreme Court's case.

          

          
            Results:
            The result i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public health care, it is essential that the public health care law system is overhauled first, and that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practice should be improved overall.

          

          
            Conclusions:
            is that the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care's publicness is accessible from both a fundamental and a practical perspective. The fundamental aspect is that trust and respe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free communication and strengthen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should be improved. In practice,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health care law, the timing of work processing, rigor and openness, and the harmony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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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2015년 봄에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병원 내에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의 문제, 대체적으로 법령상 국가권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확진권을 둘러싼 국가와 질병이 실제 감염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간 협력의 문제, 메르스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해 감염자-피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Kang, 2015).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행정은 질병에 대한 예방･대응 및 관리 등의 면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들어선 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미진했던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는 목표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민주성 혹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 또는 필요성을 상이하게 평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수행에 있어 경제성을 강조한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없었던 반면, 지방분권에 대한 민주성을 강조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한 정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분권을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방분권은 국가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면에서 필요하며 유익이 크다는 주장(Lee, 2019)이 지방분권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2018년 말 대통령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지향성 명기, 자주조직권 부여, 자치행정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주민 참여 강화,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지방분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결단을 기대할 수 없었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분권일괄법」제정 등 법률 차원의 지방분권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안의 주된 내용은 국민주권과 주민참여를 헌법 전체에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통치구조의 측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국민주권의 강화로 극복하려 하였고, 중앙집권식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는 사무권한의 기능적 지방이양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특징이 있다(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2017).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측면에서는 보충성원리의 신설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일차적으로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수행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주복지권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내용으로서 원론적으로는 인간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침해를 금지하면서 인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다(Chong, 2018). 그런데 인간성을 부정하는 행위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인간 생명을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기대 이하로 마련하거나 아예 그것을 확보해 주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생명권과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의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Kim, 2013). 인간에 대한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이유는 인간은 사물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우선한다는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인간에 대한 반전체주의성, 인간존엄과 가치는 국가와 국민이 최고가치로 존중하여야 할 것이어서 국가와 개인은 인간존엄과 가치에 구속된다(Chong, 2018)는 인류의 깊은 역사적 인식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 나아가 그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작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영역 중 하나가 보건의료영역이다. 보건의료행정은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 및 관리하고, 질병으로 훼손된 신체, 정신 나아가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이다.

    

    

  
    
      Ⅱ. 연구방법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그것 간에 어떻게 하면 협력을 강화하여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해석학의 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즉 헌법 조문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을 찾아내어 그것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이 갖는 가치, 해당 조문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 및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기속,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에서 해당 사무를 어떤 주체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더 유익한지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라는 화두 하에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가 적절하게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살핀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목적 하에 우선 현행 우리나라 헌법 하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에 의해 위임된 보건의료법률을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건권’을 대상으로 그 기본구조를 분석한다.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 보건의료법제의 내용적 특징을 기반으로 이것이 보건행정기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방자치법상 사무에 대한 권한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보건의료사무, 지방고유보건의료사무, 위임보건의료사무, 보건의료공동사무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그 수행상의 한계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보건의료행정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필두로, 특히 정부 간 협치가 요구되는 보건의료행정사무로서 위임사무와 공동사무에 대해 살펴보고, 협치 강화의 방안으로 우선 원리적 측면을 살펴본 후 그 제도적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결론에서는 보건의료행정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방안을 입법정책적 측면과 수행작용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차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위의 법률들 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해 규정해 두고 있는 주요 실정법의 규정내용을 살핀 후 해당 법령과 관련을 갖는 판례를 소개하여 해당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헌법상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하여 공공보건의료와 관련을 갖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이론적으로 발전된 행정사무(Angelegenheiten der Verwaltung)의 종류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위 법률상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 공동사무, 공통사무 등으로 판례를 참조하여 분류를 시도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정부 간 협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한 후 실무상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헌법에서 공공보건의료의 구조적 특징
        
          1) 공공보건의료의 헌법적 의의
          국가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이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투여하여 다양한 사회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강제성을 근본적 특성으로 하고,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으로 대별되는 사회보험과 국가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에 의해 공공보건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사회부조로 구성된다. 국가가 사회보장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영역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의 보장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이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 국가가 보건의료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로서 앞서 언급한 헌법 제10조를 기본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6조제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을 들 수 있다(Kim, 2013). 이들 규정들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최상위 근거규범이 된다. 특히 동법 제36조제3항은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직접적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후자는 전자의 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입법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전자의 법이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반면, 후자의 법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규정에서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규정함으로써 주로 공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구분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입법적 체계 하에 우리 헌법 제36조제3항의 보건권은 기본권 체계상 생존권적 기본권 중 하나로써 국민의 생존권 중 하나에 해당된다. 즉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가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질병과 건강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Kim, 201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바, 소극적으로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어떠한 형태로든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Kim, 2016).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대해 강제적으로 의학적 실험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예방접종과 불임시술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면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건상의 적극적 보호의무에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시행, 적정한 위생시설을 설치할 의무,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감염병환자의 관리,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 식품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의무,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차원의 관리 및 감독, 상･하수도의 운영과 관리, 오물의 수거와 처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Kim, 2017; Kim, 2018).

          한편, 헌법 제36조제3항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료급여제도), 의약분업제도(약사법 제23조), 지역보건의료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제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건권의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주요 보건의료법에 한정하여 보면, 「보건의료기본법」으로부터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건강권(동법 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자신의 기록 등을 열람 및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동법 제11조), 국민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동법 제12조), 보건의료에 관한 자신의 신체 및 건강상의 비밀 등을 보호받을 보건의료에 관한 프라이버시권(동법 제13조) 등이 존재하며, 이에 반해 국민은 국가 등 사회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 정책의 실현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Kim, 2013).

          「국민건강증진법」으로부터는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하고(동법 제8조), 혐연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은 일정한 금연구역과 흡연실을 정하여 운영하는 지를 국가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9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국민영양조사의 실시(동법 제16조), 구강건강사업을 위한 계획설립 및 시행(동법 제17조), 검진결과의 비공개의무(동법 제21조) 등이 보건권의 일종으로 도출된다.

          그 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무(동법 제18조)가 있으며, 신고 및 허가받은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에 관한 감독의무(동법 제21조 이하),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 등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 의무(동법 제2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동법 제34조) 등이 보건권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동법 제6조 이하)를 담당할 책무가 도출되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으로부터는 각급 병･의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 등의 감시 및 감독 의무(동법 제3조 이하), 무면허의료인에 의한 진료 등 행위에 대한 국가 등의 감시 및 감독 행위(동법 제27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시 및 감독 행위(동법 제56조) 등이 보건권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2) 헌법에 근거한 공공보건의료입법
          입법자(국회)는 헌법 제36조제3항(헌법 제34조제1,2항 포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Kim, 2013).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제정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있다(Lee, Ryu, Kwon, & Kim, 2010; Cheon, 2010; Yoon, 2017; Lee, 2010).

          한편, 위의 공공보건의료법의 내용을 실무 차원에서 실현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차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존재한다. 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근거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설치되어 있다. 동법 제1조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동 기관은 설립 목적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영역을 사회복지, 보건생명, 보건산업, 사회복무, 아동복지와 같이 5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2019). 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하여 건강증진정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사업 기획･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사업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지도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지표개발 및 각종 통계생산･조사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 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관련 교육, 연수 및 홍보, 개발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

          공공보건의료영역은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며 타 영역과 중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가 사회보장(사회보험과 사회부조)과 관련성을 갖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보건의료영역을 규율하는 법령이 다방면에 걸쳐 산만하게 비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 법제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내용적 중복도 인지되고 있다. 가령, 일례로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적 중첩을 들 수 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하고 있고, 또 동법 제2조제3항에서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지역보건법」 제3장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두 법률이 공통적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입법체계상 내용적 중첩규율 문제가 있고, 이 두 법률의 중첩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끼어들 경우에는 그 중복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생각건대, 공공보건의료영역의 법령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본법’ - ‘조직법’ - ‘작용법’ - ‘분쟁 및 권리구제법’이라는 체계적 기준을 가지고 이 법 영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공공보건의료사무의 행정적 실현
        
          1) 개관
          공공보건의료법상 규정된 사무들은 국가보건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행정적으로 집행되거나(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집행), 국가사무를 전문성이나 일정 시설 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거나(공무수탁사인에 의한 집행), 직접적 집행이 여의치 못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기관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거나(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집행하거나(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 입법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사무를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경우(공동사무) 등으로 실현된다(Hong, 2018). 여기서 공동사무란 동일 기능(역무)를 중앙정부의 일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사무(이른바 Kondominium사무)가 아니라 동일 기능(역무)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일 기관이 각각 협력적으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일컫는다(Ahn, 2016).

          공공보건의료 사무를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실현(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에 대한 집행권과 그 사무에 소요되는 재원 등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사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나아가 양자에 의한 공동사무인지에 대한 파악은 법령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법령상 사무구분’이라 한다. 그런데 법령상 사무를 구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자치이론에 의거 강학상 개발된 사무의 일 종류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행의 법령 조문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이론상 체계화된 사무구분체계에 부합되도록 입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1개의 법령에서 사무를 도출함에 있어 1개 법령의 각 조문으로부터 1개 사무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고, 1개 법령의 전체조문으로부터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1개에서 여러 개의 사무를 도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무를 도출하는 방식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부터 도출된 특정 사무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비니의 고전적 법령해석 방법(법에 대한 목적론적･역사적･체계적･문언적 해석)(Kaufmann, 2007) 외에도 해당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 및 목적, 인접한 법령과의 내용적 관련성, 사무에 대한 근원적인 주무 부처, 사무집행에 따른 재원부담자, 해당 사무를 전국적 차원에서 집행하여야 하는지, 사무가 집행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책임이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하기 때문에 법령상 사무구분은 쉬운 것이 아니다(Park, 2019).

          결국 법원이 특정 분쟁사안에서 이미 해당 사무를 판결의 내용에서 구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해당 사무의 법적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원에 의한 사무구분의 일례로 사회보장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로 판단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 국가보건의료사무
          보건의료사무는 국민의 건강을 중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가에게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 이를 지키도록 의무지우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가고유의 사무가 주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법령상 국가고유의 보건의료사무란 법령상 해당 사무의 처리권한과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모두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사무를 말한다. 국가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로부터 도출되는 국가고유사무의 특징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해당 사무가 전국적 규모이거나,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특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 최저생활(national minimum) 보장 등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정제도를 통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Ahn, 2016). 이들 여러 특징 중 하나의 요소만 가진다면 이는 국가사무로 간주될 것이다.

          법원에 의해 판단되지는 않아 그 법적 성격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보건의료기본법」을 대상으로 또 해당 사무의 권한의 귀속주체, 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고유사무로 판단되는 사무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마다 세우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보기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 사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사무로 파악되는 사무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는 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사무를 들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고유사무는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총리･각 중앙행정부처에 의해 집행이 된다. 이때의 집행은 실제 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집행계획이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계획수립적 집행 외에 국가는 지방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통계청, 지방기상청, 지방유역관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사무가 집행됨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해당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등에서 집행하는 사무와 유사･중복적인 집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존재한다. 국가행정기관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조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과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속한 연구 및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위임보건의료사무
          위임사무란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라 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인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근거하여 근원적으로는 위임을 하는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나 수임자인 (하급)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익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성질의 사무라는 특징이 있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개별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조례를 만들어 집행을 하며 그 효과 또한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수 있다(Park, 2019). 해당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임자가 부담하거나, 동법 제6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임을 진다. 사무의 위임자에게는 적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이 허용된다(Hong, 2018). 단체위임사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체적으로 단체장)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우나(Park, 2019; Hong, 2018), 판결의 내용으로 미루어 단체위임사무의 일례를 들자면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사무와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사무가 있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하급)지방자치단체의 기관(주로 단체장)을 빌려(Organleihe) 집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제1항,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또는 “시･군 및 자치구 ...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표현된다. 기관위임사무는 본래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수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수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수임하는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지방자치법 제141조 단서 참조), 해당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생기는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진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임을 받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자의 감독 하에 수임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Hong, 2018). 단체위임사무에 비해 기관위임사무는 많이 볼 수 있는데, 법원에 의해 기관위임사무의 예로 위에선 언급한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오랜 기간 주장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도 많고, 자기 지역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를 우선 집행하고 싶은 상황에서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는데, 첫째는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나머지를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처럼 법령에 ‘법정수임사무’로 정하여 집행하자는 견해가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이때의 법정수임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지방의 자치사무로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둘째는, 기관위임사무를 법령 단위마다 각 조문 당 발굴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를 기능별로 이양하자는 이른바 ‘사무의 기능별 이양’이 그것인데, 특정 사무의 기능은 계획에서부터 광역과 기초를 거쳐 다단계의 협치로 실행되고 다양한 관계 기관들의 협의가 전제되는 것이어서 기능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4) 지방고유보건의료사무
          지방고유사무 또는 지방의 자치사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수행하는, 국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한 의무적 자치사무(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조례로 규율하는 수행하는 임의적 자치사무가 있다. 전자에는 공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설치 사무, 상수도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Burgi, 2012)가 있고 후자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지방 축제에 관한 사무를 들 수 있다.

          보건의료영역에 속하는 판례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판결한 사건이 존재한다. 2013년 7월 1일 경상남도지사가 도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공포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던 원고들이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 처분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개업 및 폐업하는 것은 해당 도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판단이 없기는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기관위임사무의 수행 보다는 사무 수행에 따른 자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사무 수행에 따른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는 엄격하게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감독청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감독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자율적인 자기통제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자치사무는 그 완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건의료영역의 자치사무인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사무는 이 위촉을 통해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금연을 지도하게 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때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다른 일정 비율은 국가가 보조금(협의의 보조금)의 형태로(Kang, 2019) 보조해 줌으로 수행하게 된다.

        

        
          5) 공동보건의료사무
          공동사무(共同事務)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서 공동사무에 대한 표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와 같이 나타난다. 하나의 특정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Hong, 2015). 물론 법령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해당 사무가 진정으로 공동사무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확정된다. 법원에서 공동사무로 판단한 경우가 드문 편이나 부산지방법원이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원고가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광역시장이 이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담수화해수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동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하여 집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협력자 간의 원활하고 편안한 소통이 사무집행의 완성에 특히 중요하다. 불협화음의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해 협력자간 역할을 협의를 통해 구분하고, 상대방이 맡은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방 스스로 책임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하급 기관으로 대하기보다는 대등한 지위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해 존중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령상 사무와 그것의 재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에 의해 상호 매치되어 있지 않고, 법령상 사무를 주무부서의 장이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함으로써 정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령상 사무 집행 비용과 예산액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동사무의 경우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사무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고유사무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무가 형성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는 듯하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특징 및 헌법에 의해 위임된 보건권의 기본구조를 분석하고 보건행정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간 협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보건의료법제의 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보건의료법제는 내용면에서 ‘보건, 의료, 복지’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영역만을 규정하였다기보다는 각 영역이 많은 부분 중복적으로 결합되어 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영역은 독립적인 부분 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는 ‘보건과 의료’를 묶어 규정하는 법 영역과 ‘보건과 복지’를 묶어 규정하는 법 영역, 그리고 ‘의료에 관한 영역’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첫 번째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세 번째에는 「의료법」과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이들 세 영역의 법제가 적정하게 잘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의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없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주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위원회(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조처와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보유자에 대한 사전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저에는 중앙정부의 이에 대한 위험의 인식부족과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실효성 있는 협치 부족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관계법을 중앙과 지방,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계 기관 간의 협치의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나아가 이러한 정비작업들이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도 뿌리내릴 것이 요구된다. 결국,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공공보건의료영역의 법제를 ‘기본법-조직법-작용법-분쟁 및 권리구제법’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적 정비가 실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실무상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법제도 운영상의 엄격함을 유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유연한 운영과 같은 법제도 운영의 개방성에 대한 요구와 중앙정부의 계획 및 기획이 지방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요구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건과 사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생명보호와 안전예방을 위해 긴급한 공공적 필요가 대두될 때, 중앙정부에게 법령상 부여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개방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잘 활용하고 의무를 잘 이행하는 엄격함도 우선적으로 선재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긴급적인 협치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해당 권한이 자신에게 부여되었다고 주장함으로 이를 고집하거나 그 주장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조처나 예방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자에게 공동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적 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긴급함에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일방이 책임으로부터 회피 목적으로 개방적 태도없이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동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경우, 반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함이나 긴요함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요청이 법령상 규정된 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사태에 더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고, 반대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진지하게 수용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이나 안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기획･예방적이고 관리적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무상 필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룸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Ⅴ. 결론
      보건의료행정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보건의료법제의 정비이다. 정비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법률 간의 내용적 중복을 줄여 각 법률의 제정취지가 최대한 잘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권적 측면에서는 각 법 규정마다 사무에 따른 권한이 있는 자와 의무자가 명료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공공보건의료사무를 국가, 위임, 지방고유, 공동사무로 분류하여 보았거니와 법원의 판결이 선재하지 않고는 해당 법령의 조문에 따른 사무를 분류하는 자의 시각 및 가치관 등에 따라 해당 사무의 주체가 달라지고 따라서 사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의 고유인지 구분이 명료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권한과 책임 및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려움 없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보건의료의 공공성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정비된 법제도를 적용 및 운용하는 현장에서의 원칙과 원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건의료 기관 간의 상호신뢰와 존중,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권한 수행에 따라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상명하복의 경직된 구도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되며, 보건의료 사무의 수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영역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개별 기관 및 기관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또한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법규가 정비된 것을 전제로, 법규의 실효성있는 적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법집행자가 해당 법령을 단순하게 또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집행자(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의료에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경찰･소방관 등과 민간위탁이나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보건의료 사무를 처리 및 집행하는 자들)는 해당 법규상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무의 취지･목적･내용･효과 등이 잘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조현병 환자와 관련하여 정신건강보건법을 적용할 경우, 법집행자는 해당 법률 각 조문의 취지 등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형식적인 법집행이 아닌 환자 본인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이웃한 국민에게도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들이 방대한데 비해 중요한 법을 대상으로 사무분류를 법원의 판례에만 제시하였을 뿐 연구자 나름의 분류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론에 제시된 대안들이 이론에 치우쳐 현장에서 실무상 활용하게에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들 한계는 차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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